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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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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뉴타운 신 정책 구상계획 발표로 서울시 주택시장이

또 다른 변환기에 직면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전세시장

불안 지속

-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서울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본 연구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득과 실, 그리고 주택수급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함



2. 서울시 뉴타운 정책 구상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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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주거권 보장

○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

○ 인간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 610개소중

- 추진위 구성 이전단계 317개소 : 실태조사후 토지등소유자 30%이상

구역해제 요청시 해제

- 추진위 및 조합구성한 구역 293개소 : 토지등소유자 10～25% 동의 전제,

실태조사후 조합등 취소 요청시 해제(토지등소유자 ½이상 찬성)



2. 서울시 뉴타운 정책 구상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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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일몰기간 신청주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 정비구역지정 신청 3년 구청장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조합설립인가 신청(공공관리제 적용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3년 토지등소유자

추진위원회 승인일 ∼ 조합설립인가 신청 2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일 ∼ 사업계획승인 신청 3년 조합



2. 서울시 뉴타운 정책 구상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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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 해산시 법정비용 일부 공공 보조 적극 검토 예정

-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공공이 보조

○ 뉴타운 현장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대안 제시 등 전담



① 재정비구역 거주민의 보편적 주거권 현 상태 유지

○ 저소득층 보편적 주거지 유지
- 재정비구역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 거주

3. 뉴타운 출구전략의 예상되는 득과 실

7

구분 재정비 구역 재정비구역외 저층주거지 전체

평균소득(만원) 243 305 293

재정비구역 저층주거지 일반지역 저층주거지 전체

243만원

305만원
293만원

자료 : 서울시(2011.2), 저층주거지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① 재정비구역 거주민의 보편적 주거권 현 상태 유지

○ 세입자 가구의 보편적 주거지 유지
- 평균적으로 세입자가 많이 거주

3. 뉴타운 출구전략의 예상되는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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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해양부(2010), 주거실태조사, 서울시(2011.2), 저층주거지 주거실태조사 보고서

구분 자가 차가 전체

아파트 57.0 43.0 100

저층주거지 32.6 67.4 100

재정비구역 23.4 76.6 100

단위 : %

아파트 거주가구
자가 차가

저층주거지 재정비구역

57%
43% 32.6%

67.4%

23.4%

76.6%

자가 차가 자가 차가



① 재정비구역 거주민의 보편적 주거권 현 상태 유지

○ 저렴주택 밀집 주거지 유지

- 사는 이유 : 자가는 집값이 저렴해서, 차가는 임대료가 저렴해서

거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서울시;2011)

○ 재정비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 원천 차단

- 상가주인 및 상가세입자 문제, 전월세 임대수입 의존가구 문제, 

영세가옥주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 존재

☞ 뚜렷한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재정비를 하지 않는 것이

주거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선택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뉴타운 출구전략의 예상되는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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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 정책 부담 경감

○ 동시다발적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 정책 부담 경감

- 뉴타운․재정비사업 1300개소 지정(완료구역 포함)

- 철거 및 주거이동에 따른 전세난 등 주택시장 관리 부담

- 도시정책적 차원에서 아파트 위주의 개발 부담:아파트 비중,58.8%(2010)

- 서민을 위한 저렴주택 감소 부담

- 재정비시 저소득층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과 한계

- 추진위와 비대위의 개발갈등 조정 부담 등

3. 뉴타운 출구전략의 예상되는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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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 무게중심의 편중성에서 오는 역효과

3. 뉴타운 출구전략의 예상되는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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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재정비정책의 거주자 중심 원칙은 중요

- 주거권 보장, 사람중심, 거주자 중심 가치는 유지 및 보호 필요

○ 서울시 정책 무게중심 편중 가능성

-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 등에 정책 무게중심 편중

-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의견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큼

※ 예 : 토지등 소유자 30%이상이 구역해제 요청시 해제

▣ 예상되는 문제



① 정책 무게중심의 편중성에서 오는 역효과

3. 뉴타운 출구전략의 예상되는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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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중심 가치에 대한 오해와 정책 불균형 발생 가능성

- 재정비구역에는 가옥주(30%)와 세입자(70%) 공존

․거주자 중심=세입자 중심인가?

- 토지등소유자중 현 개발방식으로 개발을 원하는 가구비중 높음

구분 긍정적 부정적 전체

자가 74.8 26.2 100

차가 60.3 39.7 100

전체 63.7 36.3 100

<서울시 재정비구역 거주자의 현 개발방식에 대한 인식>

자료 : 서울시(2011)

단위 : %



① 정책 무게중심의 편중성에서 오는 역효과

3. 뉴타운 출구전략의 예상되는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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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및 구역지정 해소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발생 가능성 높음

- 다수의 개발 찬성자 반발 가능성 : 

․새로운 갈등과 사업지연의 원인

․갈등이 없던 구역도 문제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

※ 한남뉴타운 등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

○ 세입자나 영세가옥주는 주거권이 중요, 

- 반면, 일반가옥주는 주거권을 이미 실현, 현재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행복추구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



② 정책 변화에 따른 파생적 부담 증가

3. 뉴타운 출구전략의 예상되는 득과 실

14

○ 구역해제 지역에 대한 적정 대안 부족과 관리 부담 증가
- 사업성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구역해제 요청 가능성 높음

- 대안적 정비방식 적용의 한계와 공공시설 설치 지원 부담 증가
- 슬럼화 가능성 존재

○ 실험적 대안모색 보다는 보편적 적용 대안 필요
- 철거재개발을 대신할 대안 모색에 대한 부담 증가
- 강동구 서원마을(과거 휴먼타운)이나 소단위 개발방식는 실험적 대안에
머물수 있음
※ 거주자 중심 공동체 마을만들기는 의미는 있으나 시범적 적용기간 필요

및 일반적 적용 가능성 미지수(?)
- 실험적 대안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 점검 후 시민의 신뢰에 근거한
신정책 구상 발표가 순서라고 판단됨



② 정책 변화에 따른 파생적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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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비용 부담 등

- 매몰비용 부담이 서울시의 새로운 재정부담으로 작용

․초기자금 소요비용 조사자료에 따르면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약20억원, 재개발은 약15억원 소요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는 약 8~10억원 소요

- 추진위 및 조합구성한 구역 293개소만 적용시 최소 총 4,300억원의

매몰비용 추산

- 실제 구역해제에 따라 수백억~수천억원 매몰비용 소요 예상

- 매몰비용외 실태조사 비용은? 



② 정책 변화에 따른 파생적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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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비용 부담

구분 재건축 재개발

사례수 (82) (106)

5억원 17.1 17.0

5-10억 28.1 27.4

10억-15억 11.0 17.9

15억-20억 20.7 13.2

20억-25억 7.3 7.6

25억 이상 15.9 5.7

계 100 100

평균 20억원 15억원자료 : 김태섭(2007), 재정비사업의 시장현황과 실태분석

<초기자금 소요비용> 단위 : %



③ 아파트 가격 상승압력 증가, 주거유형에 따른 부의 불균형 확대 가능성

3. 뉴타운 출구전략의 예상되는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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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대체할 적정 저층주거지 주거형태 미흡

- 일부 고급 단독주거지를 제외하고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열악

․주차 문제가 가장 크며, 단열 및 난방문제, 주택관리문제, 쾌적성 문제 등

○ 저층주거지 가구의 아파트 선호도 매우 높음

- 아파트와 저층주거지(비아파트) 사이에 주거공간의 계층적 분화 현상 뚜렷

- 저층주거지 가구의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

○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압력 증가 등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

- 아파트 가치 상승, 해제된 정비구역 주택자산가치 하락 가능성



① 연간 총주택수요

4. 주택수급 및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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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약 9만호 수준의 주택수요 예상

- (가구․소득요인) 가구분화, 소득증가 등 영향으로 연간 약 8만호 수요 발생, 

2015년 이후 수요 감소 예상

* 가구․소득요인 수요는 수정 Mankiew-Weil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

- (멸실요인) 재정비 사업 등에 따른 주택 멸실로 연간 평균 1만호 수요 발생 가정

* 2005년, 2010년 주택총조사와 5년간 주택공급실적을 토대로 추정하여
동일하게 적용



① 연간 총주택수요

4. 주택수급 및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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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총수요 89.5 90.1 90.5 91.0 90.1

가구 및 소득요인 79.5 80.1 80.5 81.0 80.1

멸실요인 10 10 10 10 10

단위 : 천호< 2012년~2020년 서울시 주택수요 추정 >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② 아파트 수요

4. 주택수급 및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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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호
< 서울시 연간 신규아파트 수요 >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 신규아파트 수요는 연간 약 5만호 수준으로 예상

- 신규아파트 수요는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중 신규아파트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가구(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 이용)

- 총 주택수요량 9만호의 약 54.3% 수준

- 아파트 수요의 절반이 저층주거지 비아파트 거주가구 수요

구분 기존 아파트 거주가구 비아파트 거주가구 전체

신규아파트 수요 26,200 22,700 48,900



4. 주택수급 및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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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공간유형에 따른 사회적 계층 분화 뚜렷

- 아파트 거주가구의 소득이 저층주거지 비아파트 거주가구 대비 약 1.7배

- 카이자승 검증결과 가구주 학력분포, 연령대별 가구분포 등도 뚜렷한

차이 존재(아파트 가구 고학력, 30, 40대 연령가구) 

구분 평균(만원) t값 p값

월평균 가구소득
아파트 444

612.480 .000
비아파트 260

월평균 생활비
아파트 256

791.437 .000
비아파트 143

순자산
아파트 51,722

94.530 .000
비아파트 28,141

부채
아파트 14,810

62.637 .000
비아파트 7,957

< 아파트 거주가구와 비아파트 거주가구 가계특성 비교(서울시)

자료 : 김태섭(2012), 비아파트 거주가구 주택선호 특성과 아파트 수급, 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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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주거지 비아파트 거주가구도 아파트 선호현상 뚜렷

- 저층주거지 가구도 이주시 절반 이상이 아파트 유형 선호(자가, 차가 유사)

< 서울시 저층주거지 비아파트 거주가구 선호하는 주택유형>

구분 전체 자가 차가

일반단독주택 30.7 29.4 30.9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51.5 54.3 51.1

연립 및 다세대주택 16.3 11.5 17.1

기타 1.5 4.9 0.9

합계 100.0 100.0 100.0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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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아파트 선택

- 저층주거지 비아파트 거주가구중에서도 아파트 이주 선택가구의

평균소득이 높음

< 선호하는 주택유형에 따른 평균소득 비교:서울시>

구분 희망하는 주택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가구소득(만원)
아파트 선호 329 204.783

143.018 .000

비아파트 선호 257 154.429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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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갖는 의미

- 소득이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과 현실

- 일반적으로 살고 싶은 주거공간 및 주거상향의 단계로 인식

- 부의 증진과 척도

- 사회적 신분(중산층) 상승의 길

☞ 이러한 이유로 저층주거지 비아파트 거주자의 아파트 잠재수요 매우 많음
※ 서울시 약 120만 가구(자가, 임차 포함)로 추정(김태섭;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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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연도별 주택공급량은 2004년부터 절반수준으로 감소

- 2003년까지 연평균 약 10만호 이상 공급<표 참조>

- 2004년부터 연간 주택수요량 9만호 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

- 2011년을 제외하고는 크게 미달, 적어도 매년 2011년 수준의 주택공급량 필요

- 주택공급실적중 연평균 아파트공급량은 약 4만6천호, 비중은 평균 58%, 

기타 주택유형은 다세대 33.3%,  나머지 주택유형 비중은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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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호< 서울시 연도별 주택공급량 >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 통계누리

연도 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00 96,936 665 1,813 19,546 2,763 72,149 

01 116,590 602 2,996 70,601 2,971 39,420 

02 159,767 1,103 3,604 100,418 2,827 51,815 

03 115,755 738 1,330 29,152 924 83,611 

04 58,122 398 585 7,258 294 49,587 

05 51,797 435 377 6,631 270 44,084 

06 39,694 532 364 7,934 513 30,351 

07 62,842 341 433 11,585 455 50,028 

08 48,417 619 425 21,938 705 24,730

09 44,883 468 1,353 10,810 335 31,917

10 69,190 1,526 607 15,389 298 51,370 

11 88,060 1,358 705 37,845 1,045 47,107 

평균 79,338 732 1,216 26,431 1,117 45,953 

비율(%) 100 0.9 1.5 33.3 1.4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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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호< 총주택공급량 대비 정비사업 의존도 >

- 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비중은 2005년~2011년간 평균 약50%
- 연평균 약 2만9천호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됨
- 최근 7년간 평균 아파트 공급량의 약70%이상이 재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는 국토해양부 자료와 불일치(서울시 자료 이용)
자료1 : 정비사업 주택공급은 서울시 정비사업현황 통계자료(2010.12)를 토대로 각 연도 사업시행인가 기준 건립가구수 계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 모두 포함)
자료2 : 주택건설실적은 서울시 연도별 주택건설 통계표 이용

연도 총주택건설실적(a) 정비사업주택공급(b) 정비사업 비중(%)(b/a)

2005 51,797 21,495 41.5 

2006 39,694 31,273 78.8

2007 62,842 45,799 72.9

2008 48,417 22,188 45.8

2009 44,883 33,032 73.6

2010 65,527* 16,832 25.7 

2011 88,060 29,382 33.4

평균 57,317 28,572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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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호< 정비사업에 의한 적정 주택공급량 >

○ 연평균 총주택수요량과 신규아파트 수요량, 기존의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 아파트 비중 등을 종합하여 추정

- 현 주택공급실적에 근거할 경우 연평균 약 3만호의 주택(아파트)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적정하나,

- 총주택수요량과 아파트 수요량에 근거할 경우에는 연평균 약 35,000호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적정(아파트수요량*0.7정도 감안) 

- 적정공급량 약 35,000호 대비 현재 연 평균 공급량 28,572호 공급

(최근7년간) : 적정공급량 대비 약 81.6% 수준으로 공급

구분 총주택수요량 아파트 수요량 정비사업 의존량

공급호수 90,000 50,000 35,000

% 100 55.5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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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효과 >

○ 재개발 사업중 2010년 까지 사업이 완료된 구역 대상 검토

- 철거동 기준 순증효과 : 전국 1.95배, 서울은 2.04배 효과

- 거주 가구수 기준 순증효과 : 전국이 0.97배, 서울 1.02배 효과

재개발(73~10) 전국 서울

구역수 406 340

철거대상(동,a) 153,274 136,879

건립가구(호,b) 298,402 279,049

철거동 기준 순증효과(=b/a) 1.95 2.04

가구수 기준 순증효과(=b/(a*2)) 0.97 1.02

주 : 저층주거지 거주 민간 전월세 가구수를 고려, 기존주택수 대비 약 2배의 가구 거주(서울시 조사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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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에 의한 주택공급 효과 >

○ 재건축 사업중 2010년 까지 사업이 완료된 구역 대상 검토

- 평균 1.7～1.8배의 주택수 증가 효과가 있음

재건축(89~10) 전국 서울

구역수 1,576 1,121

기존주택(동,a) 285,159 131,754

공급주택(호.b) 478,408 238,587

공급효과(=b/a) 1.68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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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자료(2011.12기준) 이용

-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총926개소(정비예정구역 및 존치구역 제외)

중에서 기 준공된 구역 433, 아파트재건축 50개 구역을 제외한

443구역에서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135개 구역을 제외하고

최종 308개 구역 자료 이용

○ 308개 구역의 총 주택공급 예정량은 255,299호

- 추진위 이전 구역지정 단계 44,523호, 추진위~사업시행인가이전

단계 210,776호

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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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석자료

< 출구전략 영향 대상구역 및 주택건립가구수 >

구분 전체 구역지정단계 추진위~사업시행인가

구역수 308 83 225

주택건

립계획

(호)

계 255,299 44,523 210,776

분양 215,898 38,517 177,381

임대 39,401 6,006 33,395

자료 : 서울시 정비사업 통계자료(2011.12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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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나리오별 주택건립가구수 감소량 추정

< 출구전략 영향 대상구역 및 주택건립가구수 >

○ 출구전략으로 구역해제에 따라 주택건립계획량 10%~50%축소 가정

- 10%축소시 약 25,530가구 감소

- 50%축소시 약 127,650가구 감소

시나리오 현재 구역해제 고려 감소량

10% 축소

255,299

229,769 25,530

20% 축소 204,239 51,060

30% 축소 178,709 76,590

40% 축소 153,179 102,120

50% 축소 127,650 127,650



4. 주택수급 및 영향 검토

34

② 시나리오별 주택건립가구수 감소량 추정

< 출구전략 영향 대상구역 및 주택건립가구수 >

○ 공급량 축소에 따른 연평균 공급량 감소 추정
- 재정비사업 연평균 아파트 공급량 28,572가구 대비 시나리오에 따라

90.9%수준에서 53.0%수준으로 감소
- 재정비사업 적정공급량 35,000가구 대비 시나리오에 따라 74.2%수준에서

43.3%수준으로 감소

시나리오
현재(아파트재건축

포함*)
구역해제 고려 감소량

재건축포함

감소비율
연평균 공급량

연평균공급량

대비(%)

적정공급량

대비**(%)

현상태유지시

277,083

277,083 0 0 28,572 100 81.6

10% 축소 229,769 25,530 9.2 25,977 90.9 74.2

20% 축소 204,239 51,060 18.4 23,345 81.7 66.7

30% 축소 178,709 76,590 27.6 20,173 70.6 57.6

40% 축소 153,179 102,120 36.8 17,740 62.1 50.7

50% 축소 127,650 127,650 46.0 15,157 53.0 43.3

주: *재건축 건립가구 확정물량(사업승인이전) : 21,784가구 적용
** 적정공급량은 재정비사업으로 공급되어야 할 적정공급량 : 연35,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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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결

○ 서울시 총주택수요, 아파트 수요, 아파트 선호 특성, 주택공급량, 재정비사업

의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 서울시 뉴타운 등 신정책 구상은 아파트 공급 감소를 초래하여 주택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파트 공급 부족 → 수요압력 증가→ 아파트 가격 상승 → 주거유형간

양극화 심화(계층 분화) 등 유발 가능성

- 2004년 부터 수요대비 주택공급 자체가 부족하여 부족량이 누적되어 있고, 

아파트 수요 및 새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다는 것을 감안한 정책 필요

○ 뉴타운․재정비로 인한 주택 순증가 유무 논란 보다는 새주택, 특히 새아파트

에 살고 싶어 하는 주민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 필요(질적 수요)

- 아파트 대체유형으로 다세대 주택 등 공급은 수요자 니즈(needs) 충족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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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수급 특성, 특히 아파트 수급과 정비사업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당분간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지속적 공급 필요

- 현재로서는 뉴타운․재정비사업의 지연 및 갈등 원인을 파악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사업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 과제

- 실태조사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주민과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모색하는 방향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경우 거주자의 70%이상
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세입자 위주 정책 편중 가능성

- 재정비를 원하는 다수의 주택소유자 반발로 새로운 갈등 유발 및 사업지연
- 주택수급문제로 주택시장 부정적 영향 배제할 수 없음

○ 대안적 정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필요
-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장기적, 점진적으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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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및 추진위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 실태조사로 구역지정전 주민의 알 권리 제공 및 재정비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선택권 부여 필요(공공관리 역할)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 또는

대안적 방안 모색 및 실현 가능성 정보 제공

- 주민에 의한 최종 선택 결정 : 토지등소유자 50%이상 찬성 필요

- 주민 결정에 따라 구역지정 또는 대안적 방안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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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및 추진위 구성 이후 단계에 있는 구역

- 사업추진 지연 및 갈등의 원인 파악이 우선

- 주민부담 과다의 원인 파악후 경감 대책 필요

∙ 기반시설설치비 부담, 세입자 주거이전비 부담, 공공임대주택 부담 등

공적부담금 규모 과다

- 사업시행자 부담위주의 주거대책 법제도 개선 필요

∙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지원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업시행자를 통해 해결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음

※ 순환정비방식, 임시수용시설설치, 손실보상, 세입자 관련 주거대책안 마련, 이주비부담, 

임대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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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주거 문제

- 정부지원의 한계로 인한 미해결 문제를 가옥주 70%의 행복추구권(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 희생을 강요 하는 샘

-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책 필요(조합원 부담완화+세입자 등 주거문제 해결 차원)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활용 : 민간임대(민간자본 활용), 공공임대 다양한 참여

방안 모색(조합원 부담 완화 연계)

∙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택공급 : 일방적으로 소형공급을 강요하는 제도적 틀에

서 탈피, 주민인식과 합의에 의한 가구별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및 세입자를

위한 주택공급계획 필요




